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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의 미시적 토대:
권한이양과 인지된 역량을 중심으로*

안 용 진

   1)

  

국문요약

최근 지방분권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간 관계론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각 정부가 서로 인식하는 역량이 정부간 협력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권한 이양과 상대 

조직 역량에 대한 인식이 협력에 어떻게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탐색이 부족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중앙-지방정부간 권한이양, 상대 조직에 대한 인지된 역량, 그리고 협력에 관

한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권한 이양이 협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협력 당사자가 상대를 유능

하다고 인식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집단 간에 의미 있

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앙이 지방의 역량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권한 위임이 협력 의향을 크게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정부간 협력을 위해 권한 이양과 더불어 신뢰 구축 및 역량 강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분권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결정자에게는 권한 이양의 실효성 제고와 함

께 상호 신뢰와 역량의 객관적 평가･보상 체계 마련이 중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정부간 관계, 협력, 권한이양, 인지된 역량, 중앙-지방공무원

Ⅰ. 서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분권 입법 이후, 한국의 시･도 및 시･군･구

는 과거보다 훨씬 넓은 재량과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한승준, 2006; 고경훈, 2004). 중앙정

부는 더 이상 지방을 단순한 ‘말단 집행기관’으로만 보지 않고, 정책 파트너로 대우하고자 노력하

고 있으며, 실제로 복지･환경･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 단계까지 참

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서성아 외, 2010). 이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 문제가 증가함에 따

라,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결합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정책 성과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

다(Bryson 외, 2006; Emerson & Nabatchi, 2015). 실제로 복지 전달 체계 개편(서성아 외, 2010), 환

경 사무 이양(왕재선 & 홍성만, 2023), 지역 소멸 대응(구주영, 2025; 전영환 & 박미영, 2025) 등 현

* 본 논문은 2025년도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특성화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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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이 강한 사안일수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조율되지 않으면 실행이 지연되거나 파편화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제도적 분권이 곧 효과적 협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중앙･광역･기초 공무원 모두 “지방이 중앙에 예속돼 있다”는 응

답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김지영, 2020). 특히 기초단체 공무원에게서 이러한 인식이 두드러져, 지

방 분권 30년의 성과를 무색하게 한다는 평가도 있다(구주영, 2020).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

로는 중앙이 정책의 통일성과 국가적 형평을 강조하고, 지방은 지역 맞춤형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가치 충돌이 반복된다는 제도적 측면이 있다(Rhodes, 2018; 이용선, 2009). 여기에 재정･인사 자원

의 상향식 유출, 중앙주도 의사결정 구조 등의 요인이 겹쳐 ‘하향식 지시–상향식 순응’의 제도화가 

고착되었다는 점도 지적된다(안혁근 외, 2016; 주재복, 2013). 예컨대, 2024년 ‘지방재정분권 3단

계’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와 중앙의 통제력 사이의 갈등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중앙-지방 간 협력의 불협화음을 주로 구조적･제도적 관점에서 조망해 왔

다. 권한 배분의 역사적 경로(한영수, 2006), 협업 조정제도의 성과(김창진, 2023), 분쟁 조정 메커

니즘(구주영, 2022)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협력을 실제로 수행하는 공무원 개인이 ‘얼마나 권한

이 위임됐다고 느끼는지,’ ‘상대를 얼마나 유능하다고 믿는지’가 협력 의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간 관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거나(김천영, 

2002; 김장기, 2003; 한영수, 2006; 박정민, 2008), 업무 조정･협업 제도의 효과를 다룬 연구(서성

아 외, 2010; 채경진, 2011)는 활발했지만, 중앙･지방 공무원의 ‘권한이양 체감도’와 ‘상대역량 신

뢰’가 결합해 협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AI 행정 

시스템 도입이나 감염병 대응 등 신속한 협력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중앙과 지방 공무원의 권한 

인식과 신뢰 부족이 정책 실행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들의 인식 및 태도와 같은 미시적 토대(micro foundations)가 정

부간 상호작용 및 협력에 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공무원의 신뢰, 인

지된 역량, 위임에 대한 태도와 같은 요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기존 연구(Leland 외, 

2021; Ran & Qi, 2019)를 바탕으로, 이들이 협력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상호 조정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부간 협력에서 상대 기관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위임-협력 관

계를 어떻게 조건짓는지에 대한 학술적 및 실천적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간 관계와 협력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는 한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정부 수준이 맺는 

다층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연계를 의미한다(Wright, 1988). IGR 논의는 본래 연방제 국가(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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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州)와 연방 정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에는 단일국가에서도 중앙이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공동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연구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Liu 등, 2021; Chung & Choi, 2022). 협력은 관할 범위에 따라 동일 수준 정부 간의 횡적 협력

과 상･하위 정부 간의 종적 협력으로 구분된다. 종적 협력에서는 상위 정부가 법･제도 설계, 재정 

및 인력 지원, 규제와 감독 등을 통해 하위 정부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Gerber & 

Loh, 2015).

한국은 1990년대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단체장 직선제를 통해 자치의 틀을 마련했으나, 행정

과 재정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고영선, 2012). 기능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무 

배분 과정에서 ‘주–종’ 관계가 드러난다는 지적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문유석, 2015). 그 결과, 중

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동시에 통제자(규제･감독)와 협력자(재정･기술 지원)라는 이중적 역할로 대

하며, 이러한 양면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IGR의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지적되고 있다(문유석, 

2015).

이처럼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이중적 역할과 구조적 한계는 실제 행정 현장에서 협력의 장애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는 

동일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복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이달곤 외, 2012). 

실제로 지역소멸, 미세먼지,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여러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문제는 중앙과 지

방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앙이 정책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중시하고, 지방은 지역 맞춤형 유연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가치 충돌에 있다. 

종적 협력은 이러한 긴장을 내포하지만, 동시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권

한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을 실행할 역량이 있다고 신뢰하지 못하면 협

력은 쉽게 교착 상태에 빠지곤 한다(Thomson & Perry, 2006).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조직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협력을 실제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관심을 더

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Frederickson(2007)은 “협력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대표한 개인”이라며, 개인의 성향과 관계 기술이 협력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O’Leary 외

(2012) 역시 대부분의 협력 연구가 네트워크 구조에만 집중하여 개인 차원의 역량과 태도를 간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중앙집권적 단일국가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

다. 형식적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환경에서 지방 공무원은 실제로 권한이 이양되었는지, 그리고 

중앙이 자원을 지원할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협력에 대한 의사결정에 차

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Lee 외, 2023; Van Der Meer, 2024).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중앙과 지방 공무원이 체감하는 권한 이양 수준과 상대 조

직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결합될 때 협력 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권한만 넘기면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단선적 가정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제도적 

분권과 심리적 신뢰를 동시에 고려하여, 중앙집권적 단일국가에서 협력 거버넌스 이론을 더욱 정

교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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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이양과 역량 간의 관계

권한이양은 중앙정부가 정책 및 행정의 결정 권한 일부를 지방에 넘겨주는 행정적 위임

(delegation)으로 이해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형식적 분권과 구별되는 ‘권한이양 체감도

(perceived delegation)’를 고려하여, 현장에서 인지되는 재량이 협력에 어떠한 조건부 효과를 갖는

지에 주목한다. 여기서 권한이양 체감도는 법･제도상으로 규정된 권한 이전의 유무/범위(형식적 

분권)가 아니라,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재량의 여지와 의사

결정 자율성을 의미한다. 체감도는 승인･보고의 층위/주기, 예산･인사 관련 자율성, 감사･평가 요

구의 강도 등 ‘운영 규칙(rules-in-use)’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행위 가능 범위로 볼 수 있다. 즉, 같

은 제도적 틀이라도 운영 관행에 따라 실무자가 체감하는 권한의 폭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정

부간 협력에서 조정･보고･감사 비용을 좌우한다(문유석, 2015; 구주영, 2020). 나아가 체감된 재량

이 상대 정부의 역량에 대한 신뢰와 결합될 때 정보공유와 공동의사결정 같은 협력 루틴이 안정화

될 수 있다(김정숙 & 전미선, 2023).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은 중앙과 지방 

양측에 공동책임 의식을 심어주어 협력 의지를 높인다(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 지방정부는 지역 수요에 맞춘 재량권을 확보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을 단순 집행자가 아닌 

‘정책 파트너’로 바라보게 되며, 이로써 상호 의존성이 강화된다(Bryson 외, 2006; Daley, 2009). 실

증 연구 역시 실질적 위임이 지방 공무원의 자율성과 동기를 높여 협력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중

앙이 권한을 공유할 때 형성되는 신뢰가 서로 다른 정부 수준 간의 위험 인식을 완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Mu 외, 2019; Lindvall, 2010; Stoker, 1995).

그러나 권한, 재원, 정당성의 불균형은 협력 과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긴장을 야기한다. 이

는 강한 주체가 약한 주체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협력 의제를 일방적으로 설정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Cheng & Sandfort, 2023). 협력적 거버넌스의 권력 분석 틀을 제시한 

Purdy(2012) 역시, 권한 분포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협력이 명목상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

다. 결국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더불어 상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지방정부는 지역 맥락에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적 목표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Honadle, 2001; Ran & Qi, 2018).

국내 사례 역시 이러한 이론적 기대와 대체로 일치한다. 전국 단위 인식조사에 따르면, 권한과 

재정 분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무원일수록 중앙–지방 관계를 협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김지영, 2020). 특히 지방공무원 표본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자율성 

확보의 직접적 이익을 지방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지영, 2017). 기능별 사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국유림 관리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집단은 정보 공유와 공동사업 추진 의향이 높았고(명성준 & 주상현, 2018), 환경사무의 지방 이양

에 동의한 공무원일수록 협력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왕재선 & 홍

성만, 2023). 반대로, 권한 이전이 지연된 사무에서는 중앙–지방 조정 회의 횟수와 협력 지표가 모

두 낮았다는 분석도 있다(이혜영, 2014). 이러한 결과들은 권한이양의 규모나 속도가 클수록 정보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의 미시적 토대: 권한이양과 인지된 역량을 중심으로  275

공유, 공동 의사결정, 자원 교환이 활성화되며, 이는 다시 정부간 신뢰와 상호 의존성을 확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권한이양은 협력을 촉진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위임된 권한

을 실행할 역량과 신뢰가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외 연구는 위임이 협력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과 더불어, 권력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 역량을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진정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현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가 위임된 

권한을 실행할 충분한 역량이나 자원이 없다면 중앙–지방 협력은 좌초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 

역량(capacity)은 지속 가능한 협력의 필수 조건이다(Ran & Qi, 2019). 이는 권한이양이 협력의 필

수 조건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서면 관할권의 중첩과 분절성 같은 행정 경계가 

복잡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Daley, 2009).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정부가 새로 부여된 

책임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기획과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관할 충

돌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분권이 협력으로 이어지려면 ‘얼마나 

넘기느냐’보다 ‘넘긴 것을 집행할 능력이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여러 실증연구는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권한 이전이 명목적 분권에 그칠 위험이 있음을 일관

되게 경고한다. 예를 들어, 환경사무 이양 여부를 다룬 설문에서는 지자체가 이미 기술과 인력을 

확보한 폐기물 관리･환경 감시 기능에서만 이양 지지가 높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국가측

정망 운영에는 동의를 얻지 못했다(왕재선 & 홍성만, 2023). 국유림 관리 업무에 관한 조사에서도 

지방의 전문 인력과 예산이 확보될 때 단계적 이양을 선호하는 응답이 우세했다(명성준 & 주상현, 

2018). 이처럼 기능 특성과 수행 능력이 맞물릴 때에만 분권이 협력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은 제도 

및 입법 평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김수연(2020)의 지방일괄이양법 사례 분석에서는 지자체 

간 역량 격차 속에서 전면 이양을 추진할 경우 집행 격차가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차등 분권과 

사후 지원을 권고했다. 이혜영(2014)이 분권촉진위 심의안 118건을 검토한 연구에서도 중앙 부처

가 지방의 전문성 및 재정능력 부족을 이양 반대 논거로 제시했음을 확인하면서,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일괄 분권은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치권과 행정역량

을 동시에 강화해야 성공적인 분권이 가능하다는 기존 논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한상우 & 최길

수, 2006; 임병수, 2006). 

국제 문헌 역시 지방정부가 광범위한 책임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관리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함을 강조한다(Warner, 1998). Honadle(2001)은 “얼마나 많은 역량이 있어야 위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위임의 성공 여부가 궁극적으로 역량의 확보와 맞물려 있음을 지적

한다. 이러한 역량은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되는데(Leland 외, 2021), 신뢰 연구에

서도 수탁자의 능력이 신뢰 형성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Mayer 외, 1995).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인지된 역량(perceived capacity)’은 특정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기술, 지식, 자원은 신

뢰성과 직결되는 차원으로 밝혀졌다(Heyns & Rothmann, 2015). 실제로 역량이 높다고 인식될수

록 상호 존중과 목표의 일치(Oomsels & Bouckaert, 2014; Choi & Moynihan, 2019), 혁신 및 문제

해결(Campbell, 2018; Leach 외, 2002) 등이 촉진되어 협력 성과가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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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신뢰와 역량 간의 상호작용은 중앙–지방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앙이 

지방을 단순한 하위기관이 아닌 파트너로 대하기 위해서는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신뢰

해야 하며, 이는 권한 공유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Edelenbos & 

Klijn, 2007; Lindvall, 2010). 반대로 지방의 역량이 의심될 경우, 중앙은 위임 자체를 주저하거나 통

제 장치를 강화할 수 있다(Luhmann, 2018; Raffnsøe, 2013). 종합적으로 볼 때, 권한 구조와 행정역

량은 마치 ‘얽힌 쌍둥이(entangled twins)’처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며,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다(Ran & Qi, 2019).

3. 중앙-지방 공무원 간 인식 차이

권한 이양과 행정 역량이 협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제도 설계만큼이나 이를 받아들이는 공무

원의 인식 구조에 좌우된다. 전국 단위 공무원조사에서 권한･재정 분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

방 공무원은 중앙–지방 관계를 더 협력적으로 해석했고, 같은 조건에서도 중앙 집단의 협력 평가

는 상대적으로 냉담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김지영, 2017; 김지영, 2020). 유사하게, 

지방이 자체 역량을 높게 평가할 때에만 협력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분석 역시 지방 집단에서만 유

의미하게 확인되었다(임상규 & 정철현, 2012). 환경사무나 국유림 관리처럼 기능별로 수행 난도가 

뚜렷한 영역에서는, 지자체가 전문성을 이미 확보했다고 판단한 분야에서만 이양 지원과 협력 기

대가 동시에 높아지는 양상이 뚜렷했다(왕재선 & 홍성만, 2023; 명성준 & 주상현, 2018). 조정･분

쟁 해결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협력 인식을 높이는 효과도 지방 표본에서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났

고(구주영, 2022), ‘상대 조직 역량’ 지각이 협력 효과를 설명하는 힘 또한 지방 쪽이 더 강했다(윤

선일 외, 2022). 이러한 결과는 같은 제도라도 누가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따라 협력 반응이 달라진

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지방 공무원의 ‘인지된 역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실제 협력 역량은 모

든 참여자의 능력에 의존함을 간과할 수 없다(O’Toole Jr. & Meier, 2004; Weber & Khademian, 

2008). 중앙과 지방이 서로를 얼마나 유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느냐가 결국 협력의 효과성을 결정한

다. 협력적 지역주의(cooperative localism)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의 유형과 역할에 따라 협력 성과

가 크게 달라지며 책임 범위의 명확화와 상호 강점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Davidson, 2007). 하

지만 현실에서 두 수준의 정부는 우선순위･자원･정치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에 대한 시각 

자체가 출발선부터 엇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 국가적 일관성과 형평을, 지방은 지역 맞춤

형 해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동일한 협력 목표라도 접근 방식과 기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

다(Benton, 2020). 권력･자원 배분, 상호 신뢰, 위기 경험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식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이는 협력을 촉진하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잠재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간 관계의 복합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도적 권한 구조를 넘어, 서로 다른 정부 수

준 직원들 간에 형성된 역량･권력･신뢰의 인식 지형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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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권한이양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한다는 이론적 전제(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를 출발점으로 삼되, 그 효과가 지방정부의 인지된 역량—즉 중앙･지

방 공무원이 상대를 얼마나 유능한 파트너로 보는가—에 의해 강화･약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통

합한다. 개념 모형은 ①권한이양 정도가 클수록 협력 태도가 높아진다는 직접효과(H1), ②상대 역

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협력이 증대된다는 직접효과(H2), ③인지된 역량이 권한이양–협력 관계를 

증폭시키는 조절효과(H3)를 포함한다. 나아가 중앙과 지방은 정치적 책임, 자원 여건, 정책 우선순

위가 상이하므로 동일한 제도 변화라도 효과 크기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국내외 선행분석(김지

영, 2020; Benton, 2020)을 반영해, ④권한이양과 인지된 역량의 영향이 중앙･지방 공무원 집단 사

이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다집단 가설(H4a, H4b)을 설정하였다. 

가설1: 지방정부로 권한이양 정도가 클수록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2: 지방 공무원들의 역량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3: 인지된 역량이 권한이양이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4a: 권한이양의 정도가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 간에 다른 양

상을 띌 것이다. 

가설4b: 인지된 역량이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 간에 다른 양상을 

띌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나타낸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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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및 분석 방법

분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정부간 관

계 인식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1999년부터 

3년 마다 실시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세 핵심 변수가 동일 시점･동일 문항으로 관측되

는 2020년 8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각 

부처의 공무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8부 17청을 포함한 

35개 부청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1개 특별자치도, 1개 특

별자치시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한 77개 시, 69개를 대상으로 하

였다(박준 외, 2020).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별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 할당수를 설정하여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기준으로 총 1,505명의 표본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하여, 중앙행정

기관 554명이며, 광역자치단체 172명, 기초자치단체는 779명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박준 

외, 2020).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는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

체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매우 비협조적이다’부터 

(5)‘매우 협조적이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권한 이양 인식과 역량 인식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첫째, 권한 이양 인식은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권한이양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매우 불충분하다’부

터 (5)‘충분하다’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역량 인식은 ‘귀하께서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5점 척도는 (1)‘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현격하

게 우수하다,’ (2)‘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대체로 우수하다,’ (3)‘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

원의 업무수행역량은 비슷하다,’ (4)‘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에 비해 대체로 우수하다,’ (5)‘지방

공무원이 중앙공무원보에 비해 현격하게 우수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값이 높을수록 지방공무

원의 역량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대적 척도는 서로 

다른 공무원 유형에 기반한 가설(H4)을 검정하기에 용이하게끔 설계되었다. 통제변수로는 직급(1

급~9급), 근속연수, 성별,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이상을 정리한 설문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1>와 같다. 모든 측정 문항들은 단일 척도문항으로 측정되어 별도의 요

인분석이나 신뢰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1)

1) 구체적･단일차원적 구성개념을 명확한 문항으로 제시할 경우, 단일문항도 수렴･준거 타당도와 예측력에

서 다문항과 유사한 성과를 낼 수 있다(Nagy, 2002). 또한, 응답자들의 설문 피로도를 낮추어 측정오차를 

줄이는 실용적 장점과 더불어 오히려 액면타당성(face validity)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최근 부각되

고 있다(Allen, Iliescu, & Greif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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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 비고

종속변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에 관
한 인식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5점 척도

독립변수

중앙-지방정부간 권한이양
의 정도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지방공무원의 역량에 
관한 인식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
십니까?

통제변수 

직급 1급 - 9급 
범주형 

성별 남성, 여성

근속연수 귀하께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연속형

연령 생년월일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표 2>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연속형 주요 변수들은 대체로 5점 척도의 중앙값(=3)을 기준

으로 분포되어 있다. 중앙-지방 협력 인식의 평균은 3.00(표준편차 0.92)으로 ‘보통 수준’에 머무르

며, 권한이양 수준에 관한 인식 역시 평균 2.97(표준편차 0.85)로 다소 소극적인 평가가 나타난다. 

반면 ‘지방공무원 역량이 국가공무원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역량 변수의 평균은 2.60

(표준편차 0.70)으로 3점 이하에 머물러, 응답자들이 지방공무원의 상대적 역량을 다소 낮게 평가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과 근속연수는 각각 평균 45.1세와 14.7년으로, 중･고위층보다는 경력 

10~20년 사이의 중견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범주형 변수들의 분포를 보면, 표본의 약 70%가 지방･광역 공무원(1,053명)이고 중앙공무원은 

30%(452명) 수준이다. 직급별로는 5급(23.9%)과 6급(43.1%)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정책 

집행･실무 담당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고위직(1‒3급)은 6명(0.4%)에 불과해, 권한이양

이나 협력 인식이 주로 중간관리자와 실무자 관점에서 측정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성별 

구성은 남성 61 %, 여성 39 %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중앙–지방 간 협력 인식 연구에서 공무원 

유형･직급･성별 등 구조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충분한 다양성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표 2> 변수의 기초통계량

구분 관측치 평균 (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협력에 관한 인식 1,505 3.00 0.92 1 5

권한이양 1,505 2.97 0.85 1 5

인지된 역량 1,505 2.60 0.7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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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3>의 상관관계표를 살펴보면, 협력 인식과 가장 강하게 연결된 요인은 권한이양

에 관한 인식으로,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145(p<0.05)로 나타나 권한을 충분히 위임받았다고 느

낄수록 중앙-지방 협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됨을 시사한다. 반면 역량 인식은 협력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r=-0.04), 이는 ‘상대적 업무역량’ 평가가 협력 인상에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

한다. 연령(r=0.117)과 근무경력(r=0.096)도 협력 인식과 약하지만 정(+)의 상관을 보였다.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1) 지방-중앙 협력에 관한 인식 1

(2) 역량에 관한 인식 -0.0399 1

(3) 권한이양에 관한 인식 0.1454* -0.1866* 1

(4) 근무경력 0.0958* 0.1164* -0.1310* 1

(5) 나이 0.1166* 0.1078* -0.1464* 0.8640* 1

2.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4>에는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에 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

시한다. 분석의 주요 목적-즉,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에 따라 총 네 가지 모형을 실행하였다. 모형 

1은 인지된 역량과 권한이양이 협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기본 모형이다. 모형 2는 권

한이양(또는 인지된 역량)의 효과가 인지된 역량(또는 권한이양)의 수준에 따라 조건적으로 달라

연령 1,505 45.05 8.92 23 60

임용된 기간 1,505 14.70 6.59 1 20

공무원 유형

 중앙공무원 452 (69.97)

 지방/광역 공무원 1,053 (30.03)

직급

 1급 1 (0.07)

 2급 2 (0.13)

 3급 3 (0.2)

 4급 66 (4.39)

 5급 360 (23.92)

 6급 649 (43.12)

 7급 272 (18.07)

 8급 96 (6.38)

 9급 56 (3.72)

성별

 남성 911 (61)

 여성 59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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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지를 검증한다. 모형 3과 4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효과가 공무원의 유형(즉, 중앙공무원과 지

방공무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중앙-지방공무원의 인지된 역량
-0.04 -0.50** -0.16** -0.04

(0.04) (0.12) (0.04) (0.04)

중앙-지방 간 권한이양에 관한 인식
0.18** -0.19 0.18** 0.17**

(0.03) (0.10) (0.03) (0.03)

공무원유형 (1=중앙, 0=지방)
-0.03 -0.02 -0.89** -0.08

(0.06) (0.06) (0.19) (0.21)

인지된 역량*권한이양
0.14**

(0.04)

중앙공무원*인지된 역량
0.37**

(0.08)

중앙공무원*권한이양
0.02

(0.06)

직급
0.05 0.04 0.03 0.05

(0.03) (0.03) (0.03) (0.03)

근무기간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1)

성별 (0=남성, 1=여성)
0.16* 0.16* 0.15* 0.16*

(0.05) (0.05) (0.05) (0.05)

연령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1)

상수
2.10** 3.25** 2.55** 2.11**

(0.27) (0.40) (0.28) (0.27)

관측치(N) 1,505 1,505 1,505 1,505

주1) +p<0.05, *p<0.01, **p<0.001
주2) 추정계수의 ( )안 숫자는 견고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분석 결과, 첫째, 본 연구의 핵심 관심 변수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수준은 협

력 인식에 대해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β=0.18, p<0.001; 모형 1). 이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가설 H1을 지지한다. 둘째, 인지된 역량은 모형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결과(모형 

1)와 혼합된 결과(모형 2･3)가 확인되었다. 즉,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높을수록 협력 인식이 향상된

다는 가설 H2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인지된 역량 자체만으로는 협력 인식에 

영향이 없으며, 그 상대적 특성은 공무원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권한이양과 협력 간 관계에서 공무원들의 인지된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지방공

무원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권한이양이 협력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증폭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H3). 이는 기존 문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이러한 복합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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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아래 <그림 2>와 <그림 3>에서 그래프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

고자 한다.

<그림 2> 권한이양과 인지된 역량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에 관한 인식

<그림 2>는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양 수준과 협력의 관계를, 중앙-지방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 

인식이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중앙우위가 높은 상태’(원형 표식 선)에서는, 권한이양 수준과 무관하게 협력이 비교적 일정한 수

준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권한이양이 충분해질수록 협력 수준은 상승하지

만, 지방공무원이 더 유능하다고 인식될수록 그 상승 폭이 한층 가팔라진다. 특히 ‘지방우위가 높

은 상태’(‘x’ 표식 선)에서 권한이양과 협력 간 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높다고 인식될 때 권한이양이 협력을 크게 촉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권한이

양의 효과는 중앙-지방 공무원의 상대적 역량 인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지방공무원이 상대적으

로 능력 있어 보일수록 권한이양이 협력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겠다.

<그림 3>은 동일한 함의를 다른 각도에서 제시한다. 즉, 중앙-지방공무원 간 역량의 상대적 차

이가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권한이양이 얼마나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짐을 보인

다.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 훨씬 유능하다고 인식될 때는 권한이양 수준이 협력에 거의 영

향을 주지 않는다. 반대로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높다고 인식될수록 권한이양의 중요성이 커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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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준이 뚜렷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 인지된 역량과 권한이양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에 관한 인식

끝으로 모형 3과 모형 4는 권한이양과 역량이 공무원 유형(중앙 vs. 지방)에 따라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가설 H4)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역량의 효과는 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유의

하게 다르게 나타났지만(β=0.37, p<0.001; 모형 3),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모형 4). 이는 역량 인식이 중앙-지방 공무원 집단별로 협력에 작용하는 방식이 상이함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는 인지된 역량･권한이양･협력 간 관계가 공무원 유형에 따라 역동적으로 달라짐을 보

여준다. 먼저 <그림 4-1>은 공무원의 역량 인식과 협력 수준 사이에 역(逆)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한

다. 흥미롭게도 지방･중앙 공무원 모두 상대방을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협력하려는 의지가 커진

다. 다시 말해, 지방공무원은 중앙공무원의 역량이 높다고 인식할 때 협력 수준이 가장 높고(‘x’자 

선), 중앙공무원 역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높게 평가할 때 협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한다원형 

선). 이러한 결과는 상호간의 인지된 행정 역량이 효과적 협력의 필수 요소라는 최근 연구(Madsen, 

2024)를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그림 4-2>는 권한이양이 공무원 유형과 무관하게 협력의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권한이

양의 모든 수준에서 지방 공무원의 협력 수준이 중앙공무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권한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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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함에 따라 협력이 상승하는 경향은 두 집단 모두 유사하며, 중앙공무원의 상승폭이 약간이

나마 더 가파르다. 

종합하면 <그림 4-1>과 <그림 4-2>는 권한이양과 인지된 역량이 협력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

임을 드러낸다.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는 것은 공무원 유형 등 조건을 가리지 않고 일관된 

긍정적 영향을 보이며,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 Wang & Ran, 2023)을 강력히 지지한다. 분석 결과는 중앙과 지방 공무원 모두가 권한 위임

이 정부간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공무원의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Ⅴ. 결론

최근 지방행정 트렌드와 분권 관련 논의에서도 ‘권한이양의 실효성, 지방의 역량 강화, 신뢰 기

반의 협력’이 핵심 이슈로 반복 제기되고 있다.2)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법률적･제도적으로 추진

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신뢰에 대한 중앙의 인식이 낮으면 실제 협력 강화로 이어지지 

2)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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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현장 분석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상황적 접근

(Ansell & Gash, 2008; Christensen, 2024)을 토대로 권한이양, 역량 인식, 공무원 유형을 하나의 분

석 틀에 담아 정부간 협력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기존 국내 연구는 권한이양의 효과만 

조명한 사례(왕재선 & 홍성만, 2023; 명성준 & 주상현, 2018)나 협업 활성화 요인만 탐색한 연구

(윤선일 외, 2022; 김창진, 2023)가 많아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상호작용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

지 못했다. 지방분권의 제도적 맥락을 다룬 고영선(2012)과 지방정부 위상 변화를 논의한 고경훈

(2004), 나아가 중앙‒지방 권력 배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박정민(2008)이나 임병수(2006) 역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역량･신뢰와 결합된 조건부 효과는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지형 

속에서 본 연구가 권한이양과 역량에 대한 인식을 함께 투입해 ‘분권은 필요조건, 역량에 대한 신

뢰는 충분조건’이라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은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중요한 진

전이다. 최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과 특례시 권한 확대 흐름은 본 연구의 논의와 접점을 

제공한다.3) 단순한 사무 이전만으로 협력 루틴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사례가 관찰되며, 이

양 대상 사무별로 역량 확인 절차와 감독･보고의 조정이 함께 설계될 때 운영상 정합성이 높아지

는 양상도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이양된 사무의 경우 정보공유 표준운영절차와 공동의

사결정 규칙이 병행될 때 협력 과정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형식적 이양(권

한 구조)과 협력 상대의 역량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해는 중앙–지방 간 협력의 예측가능성과 안정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분석 결과,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은 협력 수준을 일관되게 향상시

켰다. 이는 국가사무 지방이양법의 의의를 평가한 김수연(2020)이나 권한 배분 과제를 논한 한승

준(2006)이 제안한 방향성과 맥을 같이하며, 단일국가 체제에서 전략적･점진적 분권이 거버넌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권한이양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공무원 역량에 대한 중앙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는 추가

적 권한 위임이 협력 의향을 거의 끌어올리지 못했다. 이는 역량과 신뢰가 권한공유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는 기존 이론(Mayer 외, 1995; Ran & Qi, 2019)과, 국내에서 역량･신뢰 변수를 도입해 협

력 모형을 제시한 김지영(2020)이나 구주영(2020)의 논의를 한국 전역의 다층 표본으로 확장한 결

과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 수준별 인식 차이는 협력의 조건을 더욱 복합적으로 만든다. 중앙공무원이 지방의 역

량을 과소평가하고, 지방공무원이 중앙의 감독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인지적 간극은 이용선(2009)

의 갈등 요인 분석이나 구주영(2022)의 분쟁 조정 제도 연구와 맥을 같이하며, 권한･자원 불균형

이 협력 성과를 제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무 교류, 통합 연

수, 공동 태스크포스와 같은 신뢰 구축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지방소멸 대응에서 지방 공무원 인

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영환과 박미영(2025)의 함의와도 맞닿는다.

정책적으로는 지방 역량을 객관적 지표로 가시화하고, 중앙이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보

상 체계를 병행하여 구축하는 ‘역량–신뢰 정합과 권한이양의 패키지’ 접근이 요구된다. 중앙-지방 

3) https://v.daum.net/v/202508081801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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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조정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김경진(2011)과 채경진(2011)이 제안한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를 결합하면 분권 추진 과정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향식 역량 보고와 하향식 권한 부여

를 연동한 조건부 분권 로드맵은 중앙-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과제를 논한 안혁근 등(2016)과 주재

복(2013)의 권고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협력을 이끌어내는 작동기제와 영향요인 간의 관계는 분권의 단계와 지속성에 따라 효

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있다(Li 외, 2023). 본 연구는 수직적 협력에 집중했기 때문에, 수평 협

력을 분석한 문유석(2015)이나 공공서비스 전달 구조를 조망한 이달곤 등(2012)에서 제기된 논점

이 본 연구의 결론과 동일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협력･권한이양･역

량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하므로, 다항목 척도와 종단 자료를 활용해 역량･
신뢰･협력의 역동성을 추적해야 한다는 과제 또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권한이양과 역량 신뢰가 맞물려야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한다

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이 선순환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분권 정

책과 역량･신뢰 구축 전략을 패키지로 설계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향후 연구가 일본･프랑스

와 같은 유사 단일국가형 분권 모델을 비교 분석하고, 고경훈(2004)･김천영(2002)･김장기(2003)가 

제기한 역사적･제도적 변수까지 포괄한다면, 권한 배분과 협력 성과의 인과 고리를 더욱 일반화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에 기반하여 단일 시점의 중앙-지

방정부의 관계만을 포착한다는 한계를 지니며, 향후 2017･2023 등 축적된 반복단면자료를 함께 

활용해 시기별(예: 정권별) 중앙–지방 관계와 조절효과의 양상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전분석 결

과 핵심 계수의 방향과 조절효과의 패턴은 다른 연도들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나, 이

는 탐색적 확인에 그치므로 체계적 비교 분석은 후속 연구 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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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cro-Foundations of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The Role of Power Devolution and Perceived Capacity

Ahn, Yongjin

Amid growing discourse on local decentralization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ory has long emphasized that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mutual perception of each government’s capacity are core elements 

of effectiv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how perceptions of delegation and the capacity of counterpart organizations 

interactively influence cooperation. To address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delegation, perceived capacity of counterpart organizations, and 

attitudes toward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positive effect of delegation on cooperation becomes more pronounced when parties 

perceive their counterparts as competent, and this interaction effect differs significantl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Notably, when the central government lacks trust i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dditional delegation does not substantially increase cooperative 

int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or effectiv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building trust and enhancing capacity must accompany delegation. Furthermore, the study 

recommends that policymakers designing decentralization policies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effectiveness of delegation but also establish objective systems for evaluating and rewarding 

mutual trust and capacity.

Key Word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ooperation, Delegation, Perceived capacity, Central-local 

government officials


